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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언

환경영향평가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후환경관리는 그 동안 

많은 연구 수행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적인 사후

처리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개발사업 현장 및 사후환경관리의 이행 여부 담당 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법에서 기술하고 있는 협의내용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현장점검이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방환경청 인력의 부재로 중점사업만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후환경관리 및 협의내용의 이행이 과연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사업수행자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어떠한 제도적 기반을 통하여야 효과적인 

사후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후환경관리 관련 고려사항들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진보한 내용들로 보완되

고 개선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구결과가 나오기까지 본 연구를 맡아 수행한 본 원의 최상기, 송영일 박사와 

김태형 연구원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자문을 해 주신 관련 

공무원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전문가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2011년 10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원 장  이 병 욱



국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사후환경관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

들이 지적되어 왔으며, 그러한 문제점들 중에서 개선된 내용이 있는지 조사하였

다. 또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사후환경관리의 효용성을 극대

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실무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후

환경관리의 개념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한 현장모니

터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발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넓은 의미의 

환경관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근원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관리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가장 시급히 도입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은 가칭 ｢사후환경관리 통합

시스템｣이며, 이를 통하여 많은 문제가 개선되리라 기대된다. 물론 이러한 시스

템을 설계하기 전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조사가 실효성 있게 수행되도

록 제도적으로 장려하여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일환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제도적 도입(공탁제 등)의 검토

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경전문가의 자격검증 및 관련 인력과 예산 확보, 협의내용 이행 

중 변경협의를 통한 개선사항 반영(설계반영), 협의내용 변경절차 간소화, 사후

환경관리 제도의 탄력적 운영 및 사전환경검토대상 사업의 선별적 사후환경관리 

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사후환경관리,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관리 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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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환경영향평가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후환경관리는 그 동안 

많은 연구 수행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적인 사후

처리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개발사업 현장 및 사후환경관리의 이행 여부 담당 

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기술하고 있는 협의내용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

어 현장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 또한 지방환경청 인력의 부재로 

인해 중점사업만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주요 미이행 현황

을 살펴보면, 상기 기간 중에 도로사업장은 99곳, 택지개발, 골프장 개발, 석산개

발은 각각 33곳, 22곳, 18곳으로 나타났고 항만개발의 경우 10곳이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으로 조사되었다.1)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내 골프장과 관광개발, 도로 및 항만 등 62개 사업

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40개 사업장에서 

모두 6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되었다(2010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 평가

보고회).

기존 연구(환경부, 2006)에서 사후환경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

적하였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사후환경관리 및 연구과제에서 도출되었던 내용은 주로 행정기

관(협의기관)의 관점에서 해결방안이 제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관리 및 환경영향조사 개선방안 연구(환경부, 2006)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효율적 이행방안을 위한 제도적 고찰

따라서 이번 기초연구에서는 사후환경관리 및 협의내용의 이행이 과연 실효

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사업수행자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어떠한 제도를 통하여야 효과적인 사후환

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후환경관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으며, 그러한 문제점들 중에서 개선된 내용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사후환경관리

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업현장에서 종사하는 담당자들(개발사업 감독관, 사후환경관리 대행

업자, 감리자, 시공자)을 대상으로 설문 및 탐문조사를 하였는데 어떠한 부분으

로 인해 사후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일선 현장에서 어떠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실질적인 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문 

및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분석하였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사후환경관리와 협의내용의 

이행은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사후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협의내용의 이행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논리라면 현장에서의 환경관리가 협의내용의 이행보다 좀 더 큰 의미 

및 범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사후환경관리가 이루어지

기 위해서 협의내용의 이행에 어떠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안에서의 사후환경관리의 역할을 

진단하였고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후환경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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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자와 사후환경조사 대행업자 및 현장관계자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어떠한 문제로 인해 사후환경관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지 그 근원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후속

작업으로 어떠한 연구가 추가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기초과제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안에서의 사후환경관리의 역할을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사후환경관리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그 외 관계자들과의 설문 및 면담을 통하여 현장 위주의 

제대로 된 사후환경관리가 안 되는 이유를 파악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3장의 

내용과 제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사후환경관리가 시급하게 개선 

혹은 보완될 수 있는 방안 및 향후 심층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연구를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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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의 
사후환경관리의 역할제고

법률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고찰
사후환경관리의 역할 제고

현재 사후환경관리의 한계점 파악

기존 연구 및 문헌연구를 통한 분석
전문가 면담을 통한 현황파악

개발사업자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후환경관리

사업자 입장에서의 사후환경관리제
도의 개선방안 고찰
시사점 도출

사업자 입장에서의 사후환경관리 제도 
개선방안 고찰

향후 추진과제 제시

<그림 1-1> 연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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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후환경관리

 우리나라는 지난 1982년부터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

서 평가기법 개발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의 

기능만으로는 친환경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사회적 갈등의 해소가 미흡하여 

2000년부터는 상위 행정계획 단계에서 환경성을 반영하여 계획이 수립되도록 

사전환경성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6년부터는 대안의 설정과 분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신설

하여 전략환경평가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2011년도에는 환경정책

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이원화된 환경성평가 제도를 단일법률로 통합하

는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된 법률이 확정·공포되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체

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사후환경관리를 협의내용의 관리 등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후환경관리의 실질적인 개념과 역할이 재정립

될 필요가 있다.  

1. 사후환경관리의 개념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할 때 미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

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2조에서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

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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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의 제23조(협의내용의 이행 등), 제24조(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제26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를 근거로 사후환경관리의 개념을 협의내용의 

이행과 사후환경영향조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제시된 환경영향에 대한 예측 및 저감방안의 수립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고 공사 시와 운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환경피해를 방지하는 데 사후환경관리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사후환경관리의 역할

환경영향평가서는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작성되므로 평가서에서 제시

된 모든 사항이 미래에 반드시 예측된 상황대로 나타난다고 담보하거나 장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같은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후환경관리는 예측된 영향의 양적·질적 변화에 대한 인지

와 검증의 수단으로써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사후환경관리를 

통해 축적된 자료, 영향평가 이후에 나타나는 각 사업특성별 환경적인 문제, 

그 문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이 다시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어 협의내용의 질적 

향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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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후환경관리의 한계점

사후환경관리의 개념을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크게 협의내용의 이행관

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라고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에 대한 사후환경관리의 문제

점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협의내용 이행관리 한계점

가. 협의내용 관리주체 이원화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1항에서 “승인기관의 장은 승

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협의내용의 관리․감독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의 소관 부처가 환경부라는 이유로, 혹은 개발사업 승인권자

가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관리를 사업 진행의 행정절차로 인식하는 이유로 

협의내용의 관리․감독에 소홀해 왔다고 지적되고 있다. 실제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한 결과 승인권자의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보다는 협의권자인 환

경부의 지도․감독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승인권자의 책임을 환경부에

서 대신 이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환경부 혹은 승인권자 

중 어느 한 기관이 그 관리․감독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지만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승인권자가 사업자가 되는 대형 공공사

업의 경우 협의내용 관리를 함에 있어서 승인권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협의기관이 우월적․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협의내용 관리

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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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권자와 사업자가 구분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는 협의내

용 이행이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사업승인권자와 협의권자인 환경부의 점

검을 받아야 한다는 행정적 부담이 요구되고 있다. 

 

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역할 및 자격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2항 및 3항에서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

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사업자는 협의내용의 적정한 

이행관리를 위하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

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3조 4항에서는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 제2호 가목의 자격인정 범위를 살펴보면 <표 3-1>과 같으나,  

그 인정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3-1>을 살펴보면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자격이 환경전문가라는 인식

보다는 공사 관리자라는 인식이 더 강하고 그 자격 범위도 상당히 넓게 설정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술사 및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평가

실무를 수행한 인력｣과 ｢기사 및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의 두 분류로 구분되어 있지만, 자격범위가 일부 중복되나 해석

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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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1) 기술사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평가실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평가실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평가실무를 
수행한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ㆍ국공립연구기관ㆍ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
는 환경 관련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
로서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기사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
람

1)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ㆍ국공립연구기관ㆍ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
는 환경 관련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표 3-1>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인정범위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1

다. 사후환경관리 담당자 인력 부족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앞에서 기술했듯이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내용

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파악해 본 결과 협의내용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기관은 주로 협의기관인 것으

로 파악되었다. 

<표 3-2>는 지방 환경청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점검실검 및 지방청

별 환경평가 관련 업무 인력(2010년도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협의내용 

이행점검 대상사업장 수는 1,134개소로, 2009년에는 1,379개소 그리고 2010년

도에는 1,494개소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연도별 대상사업 점검실적 수를 살

펴보면 2008년도 873개소, 2009년 842개소, 2010년도 721개소로 매년 점검실적

은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협의기관인 지방 환경청이 환경

영향평가 협의업무 및 사후환경관리 업무 과중으로 사후환경관리는 주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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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리로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해당 환경청의 이러한 인력구조로는 사후환경관리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은 기존 연구(환경부, 2006)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환경관리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예산반영을 

통한 추가 인력투입이 쉽사리 결정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인원
(2010)대상사업 실적 대상사업 실적 대상사업 실적

한강청 241 104 338 105 353 116 14

낙동강청 228 216 265 266 328 129 11

금강청 156 75 200 85 198 83 10

영산강청 145 193 173 126 172 152 10

원주청 148 97 162 85 181 94 11

대구청 148 113 185 109 193 101 10

전주청 59 75 56 66 69 46 7

계 1,134 873 1,379 842 1,494 721 85

<표 3-2> 지방 환경청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점검실적 및 인원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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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한계점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의 한계점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

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 평가항목별로 환경영

향을 조사(사후환경영향조사)하고, 그 결과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항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9-269호)에는 사후

환경조사서의 조사항목별 조사지역, 조사지점, 조사방법 및 조사주기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사후환경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하고 있는 예측

치나 저감 후의 예측치와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고 측정시점의 수치가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환경영향에 

대한 예측 및 저감방안의 수립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고 공사 시와 

운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환경피해를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의 조사주기를 살펴보면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혹은 연 1회 이상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

면 대부분의 보고서가 개발 중 혹은 개발 후 환경상태가 환경기준에 부합하다고 

기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업의 진행과정에는 무수한 변수가 있고 공사현

장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보고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해결법은 사업자의 환경관리에 



1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효율적 이행방안을 위한 제도적 고찰

대한 의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지만 있다면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효과적인 사후환경관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발주하

는 사업자의 지속적인 현장 환경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필요하다면 현장 

환경보호 및 보전을 위한 설계변경도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비용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사업자의 태도를 바꾸기는 힘든 실정이며, 사후환

경영향조사 업체의 의견이 반영되어 환경측면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는 힘든 

현실이다. 각 개발사업의 설계변경사유를 살펴보면 주로 민원이나 현장상황의 

변화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한 설계

변경은 거의 보기 힘들다. 

나. 사후환경 관련 데이터 축적 및 피드백 기능 부족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공사 시 혹은 공사 후에 사후환경영향조사

를 실시함으로 환경질의 변화에 대한 실측치의 방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리나 분석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환경부, 2006). 

이러한 이유로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환경영향평가

의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이에 따른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후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상호 피드백 기능 및 예측의 정밀화로 인

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점진적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적

인 상호관계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예측이 사후환경영향조사로 검증이 이루어

져 다시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어 지속적 발전을 달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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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개발사업자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후환경관리

지금까지의 사후환경관리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관련 문헌을 조사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관리적인 입장에서의 사후환경관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노력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후환경관리가 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며, 어떠한 부분에서 사업

자 및 관련자가 효과적인 사후환경관리를 하도록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전문가의 면담 및 자문을 통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협의내용 이행 관련 개선방향

가. 환경전문가의 자격검증 및 인력확충 필요성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 요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명

시한 바와 같이 평가대행자 등록요건의 기술인력과 동일하다. 따라서 환경평가

실무경력이 없어도 기사자격증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도 자격기준이 주어진다. 

예를 들면, 평가실무 경험이 없는 사회학 석사출신이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예: 최소 3년)의 평가실무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소정의 사후환경관리책임자 교육을 필한 자로 관련 법규의 개정이 요구된다. 

2009년 1월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는 협의내용 관리책

임자를 사업 시행자 또는 시공사 소속의 직원으로 지정하여, 저감방안 등 이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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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여부와 관리대장을 작성하였고 평가대행자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였다. 

법 개정 후에는 평가대행자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모니터링 업무와 함께 사후환경조사업무도 같이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

이며, 평가대행자가 관리책임자로 지정될 경우 대부분 비상주 개념의 관리책임

자가 정기적으로 현장의 환경관리를 점검하는 수준이다. 이는 법 개정 이전보다 

협의내용이행 관리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특히 발주자도 

적정 인건비 지급 없이 사후환경영향조사 비용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업장 환경관리 및 협의내용 이행 관리를 위한 환경전문가의 현장 

배치에 따른 예산반영이 없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제15조)와 같은 실효성을 얻기는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좀 더 포괄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각 사업장 특성에 맞게 사업자가 그 의무를 부여하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시공사 환경관리요원이나 현장소장 등도 자격요건

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사업장 상황에 맞는 적임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협의내용 이행 중 변경협의를 통한 개선사항 반영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사후환경영향조사) 2

항에서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

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후환경영향조사로 인해 문제점이 지적되어 사업장에 반영되어야 한다

고 사업자가 판단한다면 설계변경절차를 거쳐 당해 사업에 반영할 수도 있다고 

해석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사업장에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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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까지 이르는 경우는 극히 찾아보기 어려우며, 사업자 입장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쉽게 결정하지 못할 뿐더러 반영하기도 힘든 실정

이다. 

현재 시스템 안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행자의 현장 환경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승인권자나 협의권자 혹

은 사업자에게 전달되어 협의내용 변경을 통한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승인권자, 협의권자, 사업

자, 및 사후환경조사 대행자 간의 유기적인 관계유지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사업자의 의지 및 환경보전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자로부터 

발주를 받아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자의 독립성 확보 및 권한 강화에 대한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다. 협의내용 변경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평가하는 것으로써 실제 공사 시 

예기치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는 

평가대행자 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객관적인 근거와 증빙자료로 조사지점

의 변경, 경미한 저감방안의 조정 등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방음벽의 길이를 단축하여도 수음지역에 소음피해가 

없다면, 이를 조정하여 사업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토양오염도 조사의 

경우도 굴착공사가 완료되어 불필요한 지점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점으로 변경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세내용을 사후환경

조사 결과 통보서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조치결과는 사안에 따라 승인기관 

또는 협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지형의 변경이나 사업내용의 변경 때문에 당초 환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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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평가 때와는 조사지점 및 시기 등에 있어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

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을 통하여 사후환경조사내용의 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는데,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내용이 변경되

어야 할 경우 해당 환경관리청에 서면으로 통보 협의하는 간소한 행정절차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무경

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앞에서 언급한 환경전문가의 자격에 대한 제도개선

이 필요하다. 협의내용 변경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각 지방 환경청은 기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협의내용 변경의 종류를 분석․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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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개선방향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독립성 확보 및 권한강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 등의 조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후속조치에 관한 업무지침｣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승인기관이나 협의기관에 사업자가 통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의 발주자인 사업자의 환경개선 의지가 없거나, 사업자

가 환경영향이 미미하다고 자의적인 해석을 할 경우 그 실효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용역의 발주자가 사업자이기 때문

에 사후환경영향 조사 시 제시하는 환경적인 문제점에 대해 사업자 및 시공사에

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탁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후환경조사업체

와 사업자와의 관계를 객관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수평적 관계로 형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탁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이나 

공탁기관의 선정, 공탁기관을 통한 발주체제수립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고 

세부적인 사전 조사 및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개념 도입

환경정책기본법상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협의 후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시스템

이 없다. 사전환경성검토를 시행한 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보면 녹지의 위치 

및 면적, 법면의 높이와 길이 등이 협의내용과 상이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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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사후환경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건축물 

준공과 같이 이행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일회성 절차라도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적 규모가 큰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처럼 보고서를 작성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소규모 공장의 경우 공사기간이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하므로 협의내용 이행 여부와 협의과정의 모니터링 조사계획에 따

라 사후환경조사결과를 간단하게 작성하여 준공 전에 제출하도록 한다면 실효

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협의내용 이행 여부와 준공(사용)승인을 

연계시키는 제도로 운영한다거나 사전환경성검토 이행검사원(향후 환경영향평

가사 확인 형식) 서류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그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이 경우 모든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적정 규모, 

생태적 민감지역의 사업,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

다고 판단된다. 환경성검토 협의회를 통해 사후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후환경영향조사가 필요한지 검토 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의내

용에 이러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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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후환경관리 시스템 도입

사후환경 관련 데이터 축적 및 피드백 기능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승인권자, 협의권자, 사업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사후환경영향 조사 포함)의 

통합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가칭 ｢사후환경관리 통합

시스템｣구축은 승인권자 및 협의권자로 하여금 사후환경관리 실태를 실시간으

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사업자로 하여금 기존의 협의내용 미이행 

사례, 혹은 과태료부과 사례 등 기존 유사 사업에서 발생한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답습을 방지하게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사후환경영향

조사의 방대한 자료 축적 및 공유로 인해 보다 정교한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수행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환경 관련 민원발생 시 구체적인 원인과 대책 등 사례를 사후관리

보고서 및 ｢사후환경관리 통합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수록하게 하여, 향후 유사

사업 또는 인근 사업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과통보서 양식(환경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양식 제 9호 서식)을 조정할 수 있고 사후환경영향조

사 과정상에서 특이한 사항 발생 시에 보고서에 수록하여 정보화시스템에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도록 해야 한다. 2010년 6월 환경부 자료 중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후속조치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주변 환경피해방지를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의 범위에 해당한 경우에는 필히 정보화시스템에서 관련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사후환경영향 조사보고서에 제시되는 주변 환

경질 측정자료, 동식물상 조사자료 등은 인근 지역에서 계획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 시 또는 비슷한 규모의 사업에 대한 평가 시에 영향예측을 위한 판단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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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후환경관리 법적 제도의 탄력적 운영

사후환경관리에 대한 전문가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후환경관리 관련 

법 및 제도의 탄력적 운영에 대한 건의가 개발사업 수행자 입장에서 도출되었으

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다 하여도 일시적이며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기상 등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대행자 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별도의 추가 조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도의 과태료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사후환경영향 조사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중요한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고서에 환경기준 초과 내용이 나타나면 이와 

관련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실제 상황이나 주요 사항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둘째, 때때로 사후환경영향조사 모니터링지점의 변경, 저감방안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저감방안의 변경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유명무실한 조사나 저감방안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질조사 예정지점이 갈수기 건천인 경우 하천상황을 사진과 함께 

제시하거나, 필요 시 다른 지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또는 

조사평가 대행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저감방안

의 경우도 평가 시 주변상황의 변화로 방음벽의 높이조정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는 

승인기관 또는 환경청과 협의내용 변경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사업자 입장에서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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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예기치 않은 법정보호 동식물의 발생으로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거나 장기간 공사를 중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회피할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적극적인 대체서식지 조성 

또는 인근 서식지로 이식 등 조치방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야생동식물 보호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호종 발견 시 관계기관 신고 후, 1주일(관계기관은 신고 후 2일 내 전문가 

동행 현장답사, 7일 내 조치방안 수립통보) 이내에 관련조치 방안 등 업무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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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도출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실무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후

환경관리의 개념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한 현장모니

터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발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넓은 의미의 

환경관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근원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관리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장에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사후환경관리를 함에 있어 지적되는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협의내용 이행관리 개선방향

첫째,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내용 관리를 위한 담당 

공무원 인력부족과 승인기관의 관심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인력부족은 충원이

라는 간단한 문제해결 방법이 있지만 이에 따른 정부예산의 지원이 필요한데, 

사후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점검이나 분석․평
가를 전문기관에서 위탁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승인기관의 관심부족은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부분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

단되지만 이 또한 관련 기관 간의 충분한 논의 및 법률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

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그 전제로 한다. 

사업자 입장에서 ｢협의내용의 관리｣라는 제도를 바라본다면 승인기관과 환경

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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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와 제도적 간결화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협의기관에 감시권을 일임하든지 

아니면 승인권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후환경관리를 하도록 제도의 개선

을 위한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전문 환경관리자의 부재가 환경관리를 위한 전문

성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어떠한 관리 형태를 갖추든 

현장에 환경관리자를 배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의 현실화와 그 발생 비용을 어떠한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기술관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관리비를 산정함에 있어 전문 환경관리자에 대한 인건

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2.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선방향

셋째, 현재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는 사업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주로 

대행업체를 통하여 작성하고 있다. 현재의 사후환경관리 체계에서는 사후환경

영향조사 대행자가 사업자에게 귀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행자가 

협의내용을 위반하는 추가적인 환경훼손을 발견하고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였

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인지하여 개선할 것인지가 의문점으로 제기된다.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범위에 대한 업무범주

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며, 대행자의 위상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업

의 발주체계에 대한 개선방안도 진진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을 해소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탁

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후환경조사업체와 사업자와의 관계를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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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수평적 관계로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공탁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이나 공탁기관의 선정, 공탁기관을 통한 발주

체제수립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고 치밀한 사전 조사 및 연구가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처벌만 우선될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스스로 협의내용의 미흡한 사항을 발견해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려책도 필요하다.

넷째, 협의내용 이행 이외에 발생되는 환경적 문제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발견되거나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은 고스란

히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관리비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환경문제로 인한 공사중지가 이루어질 경우 수반되어지는 비용

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부담을 가지고 사업자가 작성하게 되어 

있는 사후환경보고서의 객관성과 보고서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 현재의 체계에

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즉각적인 신고(예: 법정보호 동식물 발견 등)가 

접수된다면 즉각적인 행정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리체계의 개선은 승인권자, 사업자, 협의권자 등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는 ｢사후환경관리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다섯째, 사후환경관리 대상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고, 개정되어 시행될 환경영향평가법(2012. 7. 22 시행)에서도 마찬가지

로 확인되었다. 사전환경성 대상사업이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닌 경

우 주로 소규모 사업이거나 환경적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추정되어 사후환경관

리에 대한 자율적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환경조사를 하지 않더라

도 건축물 준공과 같이 이행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일회성 절차라도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협의내용 이행 여부와 준공(사용)승인을 연계시키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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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운영한다거나 사전환경성검토 이행검사원(향후 환경영향평가사 확인 

형식) 서류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그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모든 사전환경성 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생태적 

민감 지역의 사업, 민원발생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협의내용에 이러한 사항들

을 포함하여 적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된다. 

3. 시사점 도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시급히 도입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은 

가칭 ｢사후환경관리 통합시스템｣이며 이를 통하여 많은 문제가 개선되리라 기

대된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하기 전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조사가 실효성 있게 수행되도

록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일환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제도적 도입(공탁제 등)의 검토

가 필요하다.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제도의 도입을 

통해 대행자는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환경컨설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환경이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설계변경 등의 건의를  

통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설계변경은 민원 및 현장여건 등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현장의 환경관련 이슈로 인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대행

자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현장의 환경 관련 제안들이 이루어지도

록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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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사후환경관리 체계 보완 및 시사점 

마지막으로 환경전문가의 자격검증 및 관련 인력 및 예산 확보, 협의내용 

이행 중 변경협의를 통한 개선사항 반영(설계 반영), 협의내용 변경절차 간소화, 

사후환경관리 제도의 탄력적 운영 및 사전환경검토대상 사업의 선별적 사후환

경관리 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그림 5-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전환경성 대상사업은 

사후환경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는 “협

의 의견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업자 및 공사수

행자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협의내용 관리대장과 같은 구체

적인 언급은 없다. 이는 관계행정기관의 감독이 소홀하면 협의내용의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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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의 새로운 법제도가 

2012년도에 시행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법제도의 보완이 검토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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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 내용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환경조사보고서가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환경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과 사후환경

조사보고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방안에 대한 자문의견 

2. 제주도의 경우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조사를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동조사단의 활동이 사후환경관리에 긍정적인 효

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과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

여야 되는지에 대한 자문의견

3. 사후환경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사업자이므로 객관적이며 사실적

인 환경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자가 사후환경조사를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공탁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통한 객관적인 조사체계의 확립에 대한 자문의견

4.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수행되기 전 사업으로 인한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수행되어지고 있으며, 사후환경관리는 사업수행 시 협의내용

의 이행과 영향평가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을 공사 시나 운영 시 발견하여 

추후에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는 순환적이며 보완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후환경조사 

관련 데이터 및 관련 종사자들의 경험 등의 축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자문의견



30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효율적 이행방안을 위한 제도적 고찰

5. 사후환경조사의 시기 및 조사지점 지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은 예측치 못한 

동식물이 현장에서 발견되었을 때 사업자나 시공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이

고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문의견

6. 사후환경조사로 인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시스템이 

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시

는지와, 사후환경조사로 인한 문제점이 현장에서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자문의견

7. 지금 수행되고 있는 연구과제는 사업현장에서 실제적인 사후환경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

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된 환경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안전관리자와 같은 환경관리자의 배치 필요성에 대한 자문

의견 부탁드리며 현실적으로(인건비 반영 및 출처) 가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문의견

8. 현행법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후환경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사후환

경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자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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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stitutional Discussions Concerning Agreements o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This study identifies which post-project environmental management 
practices referenced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s are 
problematic and investigates whether improvements have been made to 
address the problems. Moreover, this study examines which measures 
are available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post-project environmental 
management practices from the perspective of businessmen carrying out 
development projects.

The current concept of post-project environmental management is 
regulated b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s and is carried out 
on-site.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o be an on-site monitoring through 
implementation management and post-project environmental 
investigation. This particular concept of post-project environmental 
management is slightly different from the broader concep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carried out at development project sites, and 
it will need to develop into an environmental management practice which 
could respond to fundamental problems. To accomplish this, 
supplementary procedures or systems are required to immediately 
respond against activities that negatively impact the environment at 
development project sites.

The most urgent issue to review is called, "Comprehensive Post-Project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and many problems are expected 
to improve though this system. Nonetheless, consultations with various 
stakeholders must take place before designing such system.

Next, systematic encouragements and autonomy must be guaranteed 
to effectively carry out post-project environmental impact investigations, 
and institutional measures (i.e. deposit system) which could ensu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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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ce of post-project environmental impact investigation agents 
must reviewed.

Finally, a detailed study on ways to improve the system, such as 
verifying the qualifications of environmental experts, procuring related 
human resources and budget, reflecting on improvements through 
consultation during implementation (reflection of design), simplifying 
consultation procedures to make changes, making the operation of 
post-project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more flexible, and 
selectively introducing post-project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of post-project environmental review candidates, are deemed necessary.

keyword : Post-Project Environmental Manage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mprehensive Post-Project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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